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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방정부 3.0은 정부 3.0의 지방에 대한 적용이다. 따라서 정부 3.0에 대한 이해와 정리

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하

지만 이러한 정부 3.0 맞춤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상위

수준의 조정메카니즘을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외재적 그리고 내재적 보상체계를 재설계하

여 의도하고 있는 정책목표중심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지방정부 3.0의 실현을 위한 New PCRM은 보다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준다고 판

단된다. 공유, 개방, 참여의 기반위에 국민적 수요와 정부 공급역량의 맞춤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시간, 예산 및 인력의 제약조건하에서 적절한 수요관리와 대

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게 되기 때문이다.

□ 주제어: 공개, 공유, 참여, 개방, 맞춤, 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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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 3.0 is an extention of Government 3.0. So we have to 

understand Gov.3.0 concept and contents before discussing Local Gov.3.0. Gov 

3.0 is a new paradigm for creative economy and ordered public service by 

proa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ve tasking among departments and 

other public actors.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overcome for 

information sharing, openness, participation and ordered service. Web2.0,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analysis are not sufficient, if not reforming law and 

institution. above all, Upper level coordination tower can also be operative 

whenever it is needed. Specially, we really wish that we can overcome moral 

hazard, we should work out a design for external and internal incentive system. 

In my analysis, New PCRM can be a best alternative, because we can control 

demand and supply capacity to find rational equilibrium with it.

□ Keywords: openness, sharing, participation, ordered adminstration, web2.0

I. 서론: 추진배경과 문제의식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함에 따라, 국민  에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정부역할의 정립이 실한 과제로 되고 있다. 우리는 지  국가 으로 행정환경의 변

화와 새로운 도 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 으로 1인당 2만불 의 소득수 이 

지속되는 성장구조 속에서 3만불 수 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새로운 성장 모멘

텀이 필요하며 사회 으로도 북핵 등 안보 기, 기후･환경변화, 출산･고령화, 다문화가정 

등 단순하고 명쾌한 원칙과 해법이 통하지 않는 풀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가 두되

고 있다. 특별히 지식정보사회로의 환은 정부와 국민간의 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모바

일, SNS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정책참여, 투명성 강화, 책임성 확보의 과제가 제기되

고 있다1). 한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정부도 

이제는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한 수단으로 ICT 기술을 극 으

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당면 안이 되고 있다(Corrin, 2012).

1)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계유지･형성의 편리함 증가, 신뢰기반정보 증가, 여론형성 등의 

정  측면과 함께 정보과부하, 피로감, 자기정보에 한 통제력 상실 등 부정  효과도 동시에 발생

한다(김희연, 오주연, 2012). 정부도 SNS의 정책  요성을 실감하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부처로 확 하기로 했다( 계부처합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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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 ’라는 국정비 을 실천하기 한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달성하기 해 창조경제, 

사회통합, 융합행정 등 다양한 국정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 

역시 노무  정부에서의 신, 이명박 정부에서의 실용 등 다양한 국정 키워드를 제시하 으

며 이를 실천하기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설정과 조직변화 등이 수반되었고 정권 후반부에 

는 다음 정부가 들어선 후 이  정부에 한 업 평가 기 이 되었음을 감안할 때 지  제

시하고 있는 방향성과 목표는 특별히 요한 의미가 있다. 국정철학은 국정을 운 하는 하나

의 이론  기반으로 각 부처는 이를 실 하기 한 정책과제를 설계하고 추진하게 된다. 그

러나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실제로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목 과 일치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목 을 달성하는데 효과 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목표-수단의 연쇄차원

에서 실효 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하고 있는 정부 

3.0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높이를 맞추겠다고 하면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정보에 한 근권  국정에 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ICT기술을 

극 활용하고 클라우드 컴퓨 과 빅 데이터분석 등을 국가  사회문제해결에 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페이스북, 트 터, 마이스페이스 같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2)를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

율화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소통을 넘어서서 공공문제해결을 해 집단지성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업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운  략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박선주, 2010; Auer, 2011; Boyd, 2008). 이미 스마트 소셜미디어는 온라인을 통한 여

론집약과 지지세력 동원이 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

민에게 알리는 유력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이후 정부와 국민은 동반자  계(partnership) 속에 참여･개방･공유를 통한 

업(collaboration)이 핵심 인 행정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김주원, 2011). 선진국 정부

에서도 정부 내부업무 로세스의 개선과 효율성 증진은 물론, 국민에 한 서비스의 양  

확 와 질  변화를 해 이러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3) 최근의 자정부는 정부내부업

2) 스마트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 , 경험 등을 공유하기 해 사용하는 

온라인상의 도구들과 랫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텍스트(text), 오디오(audio),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그래픽(graphic)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multimedia)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정국

환 외, 2010: 98) 개방, 참여, 공유, 업, 커뮤니티 등 웹2.0의 핵심 가치에 토 를 두고 있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07).

3)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열린정부정책(문정욱, 2009; White House, 2009; White House, 

2012)와 국정부에서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는 ‘Data.gov.uk'(범정부통합정보공개공유서비스)와 

‘Alpha.gov.uk’(범정부통합서비스 랫폼) 구축노력이 참고가 될 수 있다(박선주, 윤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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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효율화과 민서비스의 개선에 을 두던 기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화  

업을 확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료제 내부에서 배타 , 폐쇄 으로 결정한 

정책내용을 국민에게 일방향(one-way)으로 달하는 에서 국민이 정책과정에 함께 참

여  화하는 방향  소통(two-way interaction)으로 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

책 환경이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동태 이며 이해집단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정책결정 과정

과 내용에 한 범국민  이해와 조가 필요하다는 에서, 참여와 소통은 국가운 의 필수

인 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s)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정부 3.0이 지향하는 

소통과 공유의 네트워크 정보망은 공공 랫폼(Public Platform)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

후 정책의제설정과 정책 안의 탐색, 집행 모니터링, 성과평가와 환류의  정책과정의 통로

(channel)와 창(window)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3.0이 설정하고 있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 , 내용  측

면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작지 않아 지속 인 연구와 과제발굴노력이 요망되고 있다는 문제인

식에서 본 연구는 아래에서 지방정부 3.0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부 3.0을 정부 2.0의 연장

선상에서 개념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이론  배경으로 제도설계론을 논의하며 안행부가 제시

하고 있는 과제를 비 으로 검토하여 추가  는 보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 3.0을 구체화할 수 있는 모델로써 새로운 PCRM을 제시함으로써 공 자 심에서 수

요자 심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요자 심에서 수요와 공 의 균형을 추구함으로

써 지속가능한 정부 3.0을 구체화하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논의

지방정부 3.0은 정부 3.0의 지방  용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3.0을 이해하기 해서는 

정부 3.0을 정리하여야 하며 정부 3.0을 정리하기 해서는 정부 2.0을 검토해야 한다. 정

부 3.0이 정부 2.0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1. 정부 2.0의 개념과 지향가치

정부 2.0은 “정부가 개방･참여･ 력을 국정운 의 핵심가치로 실 시켜 정부업무는 물론 

국가 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버 스(governance) 형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서 개방은 공공 정보와 자원을 국민에 공개･공유하는 것이며, 참여는 국민이 자유롭고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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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부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이정아, 2010). 그리고 력

은 국민, 기업, 정부의 업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4) 정부 2.0을 최

로 언 한 리엄 에거스(William Eggers, 2007)는 국민 심의 정부 서비스와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증 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민주주의 이며 효율 인 미래정부 개념으로서 정

부 2.0 개념을 제시하 다. 한편 가트 (Gartner Inc.)는 ICT를 통해 정부서비스와 로

세스  데이터의 ‘사회화’  ‘상품화’를 진하는 정부형태로 개념화하여, 국민･기업･정부간 

소통과 연계로 인한 ‘사회화’, 수평 인 서비스와 로세스 체계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공유하

는 서비스와 로세스 체계로 환되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련 권한을 임하는 ‘상품

화’를 제기한 바 있다. 다른 한편 웹2.0 개념의 창시자 O’Reilly(2012)는 환 (transformative)

이고, 다층 이며(multi-leveled), 기술 으로 가능하고(tech-enabled), 순환 이며(iterative), 

목표지향 이고(mission-driven), 정책기반인(policy-based), 그리고 상호균형이 이루어

지는(counterbalancing) 정부의 모습으로 정부 2.0을 표 하 다(Sander, 2011).

웹2.05)을 배경으로 추진되어왔던 해외 주요국의 정부 2.0은 능동 인 국민 참여와 국민-

정부간 방향  계를 기반으로 계속 진화되어왔다. 호주는 국민이 공공 정보에 보다 잘 

근할 수 있고, 정책형성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방 이고 투명한 정부구 을 해 

ICT를 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Government 2.0 Taskforce Report, 

2009), 미국은 열린 정부 구 을 추구하고 있고, 국은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국민 참여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진하는 데에 주력(National Audit Office, 2012)하며, 일본은 진

인 정보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박선주, 2009; 윤미 , 박선주, 2010). 이러한 해외 주요

4) 윤종수(2010)는 이러한 정부 2.0의 특징으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정보와 데이터의 공개와 공유, 공

공데이터 공개의무화, 공공데이터의 근, 오  API 는 데이터 자체의 제공, 정보공개청구, 민간의 

창의  서비스를 한 정보의 공개, 개방  기술에 한 정부지원), 시민참여(소통의 행정, 방향 

커뮤니 이션, 청원시스템, 스마트 소셜미디어･모바일 웹, 클라우딩컴퓨 에 의한 커뮤니 이션, 공

공섹터와 시민과의 실질 인 조, 공유, 비용 제로의 커뮤니 이션 기술의 활용, 상호 인 민주주의), 

응성(가치창출의 극 화, 공공정보  시스템의 랫폼화, 정보재활용), 표 과 근성(표 과 사

용권이 공개된 참여지향  정부, 공공정보에 한 근과 사용가능성, DB화, 포맷의 호환성, 평등하

고 쉬운 근, 웹서비스의 근성 개선, 서비스 네트워크, 공공섹터에서의 디지털 네이티  확산), 

력에 의한 신(새로운 서비스와 가치의 창출, 정부와 시민의 조, 효율성 증 ) 등을 들고 있다.

5) 웹2.0은 2004년  오라일리(Tim O‘Reilly)에 의해 참여･공유･개방의 의미를 가진 새로운 웹으로 

개념화되었으며 각종 애 리 이션과 도구들이 운 되거나 기능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즉 인터넷 기

반의 랫폼으로 정의된다(Weinberg & Pehlivan, 2011:276). 웹1.0 시기가 정보를 제공하는 웹 

포털 구축으로 일방향 정보 근이었다면 웹2.0은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제공하여 개인이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을 구 한다. 한 웹2.0 기술은 SNS와 같은 

참여형 커뮤니티와 련 기반 기술의 발달을 진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서비스 신의 매제 는 

기반으로 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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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부 2.0 추진은 기존 정부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사회의 기술  환경변화에 

선제 으로 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  국정운 이 필요함을 인식하 기 때문이다. 한 이

러한 정부의 변화를 통해 다양해진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복잡한 사회갈등  정책 안을 효

과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역량 강화는 물론, 효율 인 업무방식 개선과 참여 심 민주주

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 2.0의 핵심 가치는 개방･참여･ 업으로 이해되어지며, 논리 으로는 개방→

참여→ 력으로 이루어지는 3단계로 구성된다.6) 물론 이러한 단계는 구별을 한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동시에 구 될 수도 있다. 정부 2.0은 웹2.0 기반의 정보･서비스 공유와 

참여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진화한 정부를 의미7)하며 주요국 정부와 공

공컨설  업체, 학계 등은 정부 2.0의 특징으로 정보개방과 근성 향상, 랫폼 형태의 서

비스 제공, 국민 심의 참여증 , 효율  정부운  등을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정부 3.0의 개념요소와 지방정부 3.0

정부 2.0이 정보서비스 제공자, Portal 기반의 소통자, 사회  신의 주도자, 수요에 반

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 다면 정부 3.0은 정부의 역할을 재규정하여 정보서비스 랫

폼 제공자, SNS8)기반의  다른 국민, 집단지성을 일궈내는 업의 트 ,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지능형 정부로 설정될 수 있다. 한 정부 3.0은 정부가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체가 건 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경을 조

성하는 정부(홍필기, 2013)라고도 할 수 있다.

안 행정부는 공식 으로 정부 3.0을 “공공정보를 극 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9)를 없애고 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

6) 정부 2.0은 여러 단계의 진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 하는

데, 1단계(개방)에서는 국민의 정보 근성 증 , 2단계(참여)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활

발하게 참여, 3단계( 력)에서는 정부가 간 조정자로서 정책 거버 스를 이상 으로 운 하는 것

으로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지은희, 2007)

7) OECD(2004)는 자정부 성숙모형에서 자정부 서비스가 일방향  정보제공에서 방향  상호작

용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제시하 다. 정보기술이 웹1.0에서 웹2.0으로, 행정원리가 정부 1.0에서 정

부 2.0로 공진화(co-evolution)하고 있다는 것이다.

8) SNS는 스마트 소셜 미디어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로 일을 창출하고, 친구와 동료들

이 그 로 일에 근할 수 있도록 청하여 이메일과 인스턴스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서로 연계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애 리 이션을 말한다 (Kaplan & Haenlein 2010:63).

9) 부처간 칸막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신

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못하 다(박재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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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  패러다임”으로 정의되고 있다(안 행정부, 

2013). 이러한 정부 3.0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첫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력을 확 하고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신 생태계 조성하며 부처간 칸막

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 이다. 이론 으로 명승환･허철 (2012)은 정부 3.0의 모형

으로 력형 정부모형과 지능형 정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력형 정부모형은 정보생산방식

이 기존의 생성  유통이 아닌 공유와 자생  발생을 통해 생성하고 국민과 기업이 랫폼

에 근하여 랫폼에 축 된 자원을 활용하고 서비스를 재가공함으로써 기존 정부 역에서

의 기능 혹은 기존에 구 할 수 없었던 정부의 새로운 기능을 국민과 기업이 재생산함으로써 

사회  부가가치를 반복 으로 생산하는 랫폼형 정부이며 지능형 정부모형은 정부가 지능

화된 서비스기반을 제공하며 다양한 채 을 통하여 국민과 기업이 활발하게 상호거래  생

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거래 메커니즘을 측하고 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능 , 능

동 ,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설명된다.

지 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3.0에 한 부분의 논의들을 정부 3.0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들에 한 이슈 검토(명승환, 2012)의 수 에 머무르고 있거나 경험  분석 없이 이

론  논의만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명승환, 허철 , 2012; 류 택, 이용건, 조성배, 

2012)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로 정부 3.0을 구성하는 핵심키워드들은 력, 소통, 지능 

등 새로운 IT환경과 정치, 행정과의 에서 생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환경

에서 력은 주로 참여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의 에서 다루어져온 주제이다. 특히 정부실

패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에서 력은 정책 역에서 마련

된 력의 장(cooperation arena)에서 정부와 민간 역이 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창출

해내는 과정이었다(Salamon, 2002). 이러한 력의 장이 지 까지는 물리  공간이었던 

반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인해 그 역이 차 사이버공간으로 확 되고 있다. 특

히 IT 랫폼이 형성되면서 력의 장이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해 정보

가 생성되고 축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소통은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의 정보 근성 

제고 측면에서 다루어온 주제들이다(김 곤 외, 2009). 권 주의 시  정부의 일방  정책

홍보나 동원에 의해 선별 으로 제공되던 행정정보는 이제 방향 으로 생성･축 되고 있

다. 지능형 행정 는 스마트한 행정에 한 사회  요구가 최근 들어 증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련된 용어들로 이미 오래된 요구이기도 하지만 IT기술의 발 과 스마트 

클라우딩 컴퓨  IT생태계 구축 등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와 맞물린 측면도 있다. 지방정부 

3.0의 개념과 내용은 이와 같은 정부 3.0에서 생된다. 정부 3.0의 지방행정에 한 용

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3.0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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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역할과 개념요소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실체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한 정부 3.0의 

세부과제에서 상당부분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3.0을 “지

방정부가 앙정부와 연계되거나 독자 으로 구축한 공공정보를 극 으로 개방하여 주민

과 공유하고 지방정부  산하기 의 기 간･부서간 칸막이10)를 없애고 력함으로써, 주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방정

부운  패러다임”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과제의 발굴과 련해서는, 정부 3.0의 핵심 인 특징으로 소통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 

정부가 략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실행을 한 과제  세부사업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실천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정책과정을 정보수집, 조작(manipulation), 송 

 효과로 보는 라스웰  시각이 매우 요한 시사 을  수 있다고 단된다. Lasswell(1948)

이 강조하는 지능(intelligence), 진(promotion), 처방(prescription), 조치(invocation), 

용(application), 종결(termination), 평가(appraisal) 등의 각 단계에 정보의 공유, 

참여, 개방, 맞춤의 정부 3.0의 이념  가치를 반 하면서 단계별 는 체 로세스를 

통하는 이행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이론적 논의: 정부 3.0 도입을 위한 이론적 검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는 끊임없이 두되는 오래된 화두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지

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실패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신고 주의를 계승하는 공공

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부를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 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 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 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 하게 함으

로써 공공부문의 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시장  의사결정의 

경제학  연구”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제도주의자(institutionalist)들은 공공선택론에서 가정하는 정부와 시민의 

10) 부처간 칸막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신

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못하 다(박재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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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 발 된 공공재 공 방식으로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주장하 다11). 그러나 제도

론은 단순히 제도에 의해 정한 수 의 산출물이 공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alfrey and 

Srivatava, 1989: 668)는 에서 문제 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  최근 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제도설계이론(mechanism design theory)이다12). 시장(private market)

에서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과

소공 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  메커니즘은 최 생산량에 도달할 수 없으

며 동시에 산균형요구와 맞닥뜨리고 리인으로 하여  순응을 요구한다는 에서 본질

인 어려움이 있다(Kaiser, 2007: 44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도설계이론은 인

센티 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도설계이론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제도를 개

할 때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로 실행이 어려울 경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당 의 정책목

표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이론(박은태, 2011)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다. 

제도설계이론은 게임이론의 한 분야로서 게임이론이 주어진 규칙 하에서 개인들의 행동에 

을 맞춘 반면 제도설계이론은 게임의 규칙설정에 을 맞추었다. 그 핵심은 공공부문에 

도입된 시장매커니즘 실패를 방지하기 해 공익을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이다. 즉 시장실패의 해결을 해서는 일정한 수 에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을 

제한다. 그러나 제도설계이론에서 일정한 수 의 설계는 기획의 수 이 아닌 인센티  제도

의 설계로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는 수 에 머무른다. 제도설계이론의 특징은 구매자의 에

서 비용의 최소화 혹은 효용의 극 화에 주목하고, 리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해서는 

한 인센티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제도의 설계에 한 인센티 와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 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

처럼 리인들의 후생경제학  기 을 만족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인센티 를 

최 한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회  행태를 이끌어내기 한 자발  행동을 유인할 수 있

는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 강조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 자들은 자원의 효율  배분과 련한 정보들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Bergemann and Valimaki, 2002: 1007). 제도설계자의 임무는 이들 행

자들이 그들이 가진 정보를 노출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 인 매커니즘은 경

11)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에 시장매커니즘을 도입한 표 인 사례가 코즈(R. Coase) 등 제도경제학

가 제시한 오염배출권거래제라고 할 수 있다.

12) 학자에 따라서는 제도가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으로 이해된다는 에서 제도론과 제도설계이

론을 포 하여 제도설계이론으로 범주화(이종한, 강 철, 2010: 12)하기도 하지만 제도론에서는 

보다 거시 인 에서 행 의 제약인 제도(institution)에 심을 가지는 반면, 제도설계이론에

서는 특정 경제행 에서의 개별 매커니즘에 심을 가진다. 양 이론간의 상호비  견해들을 고려

하면 두 이론은 서로 다른 이론  견해와 처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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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에서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최종 으로 효율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 때문이다.

통 인 수요공 이론에 의하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곡선과 공 곡선이 만나는 

(P*)에서 결정되고 최 생산량 역시 한계편익과 한계생산비가 일치하는 (Q*)에서 결정된

다. 그러나 정부가 공 하는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유의 속성으로 인해 시

장이 공 하는 것보다 과잉수요(과소공 )가 발생한다(D1). 문제는 이러한 수요에 한 

극  응으로 래되는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데 있다. 즉, Q1의 공 을 해 

야기되는 정부의 재정소요, 공공사업의 팽창(경우에 따라서는 인력확충과 조직확 )는 

P0-P1 만큼의 추가  재정부담을 야기시켜 체 인 생산성(효율성)을 하시키며 궁극

으로 사회  후생을 감소하게 된다.

우월  지 의 공공재 공 자인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일방 으로 공공재를 공 함

으로써 실질 인 수요와 과잉수요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정부 1.0). 이러한 수 에

서 공공부문의 공공재 생산은 비효율 인 수 (Q1)에서 결정되고 무임승차자(free-rider)

의 문제가 두된다. 이는 국민과 정부간 정보의 비 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보비

칭 문제를 해결하면 공공재 한 최 수 에서 생산량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정부 3.0은 정부 2.0과 본질 인 차이가 있어야 한다. 즉, 고객이 표 하지 않는 

것까지 찾아서 공 해 다는 고객(국민)감동은 정부 2.0의 핵심이념으로 자원( 산)제약하

의 실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실제 각국에서 실패하고 있다.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이념과 더불어 공 능력과 수요를 맞춘다는 맞춤정부의 개념

을 포 하여야 한다. 능력이 제한 이라면 그 범 내에서 우선순 를 정하여 최 한으로 수

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타당한 수요의 총량에 맞추어 공공역량(재원을 포함하여 문성, 효

율 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수 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지 

않으면 특히 복지를 심으로 수요가 증하여 공 역량을 과하면 결국 정부 재정 자폭이 

확 되면서 복지정책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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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요공급곡선과 공공재

결국 한 수요와 공 의 조   공공역량 확충이 지속가능하고 한 정부역할의 

제가 된다. 이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정부 3.0의 핵심과제가 된다. 

Ⅳ. 지방정부 3.0을 위한 추진과제

1. 추진 전략

안 행정부는 정부 3.0의 주요 추진과제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심의 서비스 정부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실 을 한 략으

로는 공공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 치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해 정부 내 칸막이 해소, 업･소통 지원을 

한 정부운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행정 구 을 추진 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국민 심의 서비스 정부를 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창업  기업활동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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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

스 창출을 추진 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공공정보 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  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업･소통 지원을 한 정부운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행정 구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표 1> 정부 3.0 추진전략

2. 세부과제

안 행정부가 밝히고 있는 정부 3.0의 략별 세부추진과제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공공정보 적극 공개13)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사실을 있는 그 로,  과정에 해 공공정보를 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고자 하는 바 국민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 정보, 규모 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한 정보 

 행정감시를 하여 필요한 정보가 상이 된다. 안행부는 구체 인 방법으로 시민단체 공

개 요구사항, 국민신문고 내역 분석, 분야별 여론조사, 언론보도 분석, 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공개수요를 악하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신뢰를 제

고14)하고 정부운  책임성 확보  불필요한 사회  에 지 소모 방지를 도모하겠다고 하고 

13) 이를 해 공공정보의 소유자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는 인식의 환이 필요하고 지리, 기상, 환경, 

기업  경제, 사회  통계, 교통, 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정보부터 우선 제공하여 민간기업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공정보의 신뢰성, 최신성 확보와 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제도개선 등 정보이용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지은희, 2007)

14) 지 까지 PR은 국민의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방법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어왔다. 이를 해 문공

부, 공보부, 국정홍보처 등 홍보를 담하는 부처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와 주민의 계

에 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홍보방법도 지속 으로 변하고 있다(강정석, 이재호, 최호진, 2010).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  15

있다. 물론 공공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사생활 보호 등과 련된 정보만을 

비공개하여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한다는 것과 한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  공

개하고 정보공개 상기 을 원회, 출자･출연･보조기 까지 폭 확 하며 이를 해 공공

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해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법｣, 

｢ 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한 법률｣, ｢ 작권법｣ 등 련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미국

(｢ 자정보자유법｣, 1996, ｢정부실천계획｣, 2009), 국(｢공공정보 재이용에 한 법률｣, 

2005), 호주(｢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 체계 정립에 한 지침｣, 2009)에서의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정비는 이러한 과제실 을 한 훌륭한 참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5월

에 발표된 국 내각부의 ｢공무원을 한 스마트 소셜 미디어 지침｣은 실 으로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다. 

2)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모든 원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

표로 한다. 구체 으로 민간 개방 수요가 많고 효과가 큰 용량 데이터부터 단계 으로 

개방하며 공공 DB보유 황 수조사  공공데이터 개발･활용계획을 내용을 하는 공공데이

터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한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DB를 개방형･표

형으로 환하여 활용 편의성을 제공하며 신뢰성 제고를 해 DB품질개선사업을 확 한

다. 이를 해 표 화  품질 리, 개방정보 선정을 한 ‘공공데이터 략 원회’를 신설하

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을 개정한다.

3) 민관협치 강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국민 직  참여를 확 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집단지성을 

구 한다. 특히 온라인 민  업공간을 구축하여 규모 국책사업, 복잡한 정책에 한 온

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행정 고 차를 개선하며 청문  공청회 제도의 운 을 내실화한다.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첫째, 부처간 이해상충 수 이 높은 갈등과제인 ODA, 유아교육･보육통합, 물 리, 다문

화가족, ICT 등 다부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과 소통을 강

화한다. 구체 인 방안으로는 련 정보 공유  시스템 연계･통합, 업수행체계에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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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단 실시, 련 부처간 핵심직 의 인사교류를 들 수 있다. 둘째, 기 별 시스템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 확 를 추진함으로써 부처간 업이 필요한 력과제를 지원한다. 셋째, 

부처간 업을 통해 국민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에 한 서비

스를 강화한다.

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첫째,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한 정부 운 시스템 신을 해 범정부 통합정원제 도입, 

국･과장  교류 확   교류정원제 도입, 업 T/F에 산 조정권 부여, 주요 국정과제 

심으로 범정부 업 지원, 앙-지방 력회의, 장 의견반 을 한 장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 둘째, 범정부 업을 지원하는 지식시스템 구축을 해 정부통합 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  센터로 단계 으로 화한고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지식경 시스템을 

구축한다.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과학  정책 수립 지원을 해 다양한 정보를 구체 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품질 향상을 지

원하고 안 , 복지 등 6개 분야에 해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보의 연 계를 악하여 

미래트 드 악, 미래비  수립지원, 데이터 분석･활용기술 개발과 문인력을 양성한다. 

한 각 부처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연계하는 동시에 부처별 복구축을 방지하

며 공통기반을 활용한 각 부처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 ･통합 으로 제공하도록 생애주기별･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24의 고도화를 통해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

에서 통합 안내하는 통합생활민원정보를 제공한다.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소기업 원스톱 지원 통합 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에 허가 담창구 설치를 확 하

며 기업활동 지원 담반을 구성  운 함으로써 일선 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

기 한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 련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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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 로 개편하고 주민센터와 우체국간 업을 통해 취약계층 서비스

를 확 함으로써 최  민원창구를 확 한다. 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 해 인터넷과 

앱15)에 한 근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 한다16).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자태그, 치정보, RFID 등을 활용하여 신개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 하는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 를 도모하며 모바일을 활용한 편

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3. 평가와 보완적 과제의 탐색

정부 3.0과 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안 행정부의 략과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반 으

로 진화된 자정부와 깊이 연계된 사업과 참여정부시  정부 신추진과 련된 후속과제 성

격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세부과제와 련하여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첫째, 정보공개와 련하여 기존에 운 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성과 운 을 구체 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에 어렵게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정보공개의 범 , 비

공개사유, 불복신청, 공개여부 결정시간 등의 면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운 의 성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해 모든 원

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등 야심찬 의욕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를 주 할 ‘공공데이

터 략 원회’의 상, 권한과 역할이 불명확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 개정의 내용도 불확실하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있어 완성도 는 정확성이 낮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정부의 신뢰성에 미칠 향까지 고려한 세심한 조치가 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 치를 강화하면서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국민의 직  참

여를 확 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집단지성을 구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온라인 민

15) 2011년 12월 10일 재, 16개 시･도가 운 하는 공공앱은 112개로 앙부처와 유사한 규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수 이라고 볼 수 있다(조희정, 이승연, 2011)

16) 정보 근성의 확 와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사회의 도래 이후 IT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

으며 IT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요한 지표이다(류석진, 조희정, 2011; 송희 , 조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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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공간을 구축하여 규모 국책사업, 복잡한 정책에 한 온라인 토론, 행정 고 차 

개선, 청문  공청회제도 운 의 내실화를 넘어 자  의사결정(e-decision making)에 

한 참여단계로 나아가는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해 

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연계･통합, 업수행체계에 한 조직진단 실시, 련 부처간 

핵심직 의 인사교류를 통해 다부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은 매우 필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수단은 인사교류나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지식경 시스템 운 이 아니고 본질 으로 상 수 에서의 조정･통제기제임이 반 되고 있

지 못함이 매우 아쉽다. 다섯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행정 구 을 해 문인력을 양

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연계하며 각 부처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의

미 있지만 향후 로벌 빅데이터 정보분석기업을 육성하는 과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여섯

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해 생애주기별･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와 통합생활민

원정보가 제시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의 PCRM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New PCRM으로의 정책 환이 요망된다. 일곱째, 창업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를 해서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련 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창업  소기업 애로요인에 한 진단을 하고 이러한 진단을 기 로 개별 으로 지원되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들을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근성 제고를 해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 로 개편하는 것은 바람

직하나 재 지역주민센터 운 의 문제 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추가 인 기능수행이 어렵고 

이는 민서비스를 한 창구통폐합 등 보다 큰 과제에 연계된다. 아홉째, 새로운 정보기술

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정부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통합행정서비스

(shared service)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칸막이 해소와 연결되는 과제이며 같은 공

간  범 를 갖는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에 한 시간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제공 방법을 조정

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이며 서비스 주체간 필요 정보

를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안 행정부가 발표한 세부과제에 한 에서의 보완  과제

제안에도 불구하고 반 인 측면에서 큰 폭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는, 정부 

3.0과 련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이 정보공유  의사소통에 을 두고 있다는 이다. 궁

극 인 목표가 국민행복에 있고 이를 해 각종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사실상 

효과 인 의사결정에 한 고민이 정부 3.0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 소통과 공유 자체도 

의미 있지만 유능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유능함의 원천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있다. 

따라서 이를 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는 코디네이션 타워의 구축과 운 에 한 충분

한 조치 없이 단순히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첨단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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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심화와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3.0

의 성과를 확보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분야별 컨트롤 타워(혹은 조정 타워)의 구

축을 통해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는 의사결정주체를 정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며 이러한 

축을 심으로 업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둘째, 정부 3.0은 IT시스템 기반을 구

축하는데 많은 논의들이 집 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템

을 활용하는 사용자(user)에 한 충분한 고려가 없으면 그 시스템은 활용될 수 없고 활용되

더라도 사실상 소 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블랙홀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정부 3.0이 성공

하기 해서는 실제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으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확립하고 이를 시스템에 담는 단계  근이 필요하다. 셋째, 

재 정부 3.0의 실 방안에 해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 인 사업단 로 표사

업과 단계별 시범사업  본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사업에 한 핵심성공요인과 성과지표

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 이러한 성과지표를 단계별로 이행할 이행계획이 함께 제시되었어

야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한계는 맞춤형 행정의 핵심은 수요와 공 의 만남에서 이루어

지는데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에 맞게 공 하는 것만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공 을 해 정

책과 사업을 구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공공부문( 컨 , 지방정부 3.0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갖추고 있는지, 만약 부족하다면 어떻게 이를 확충해  것인지 고민이 없다는 이

다. 재 앙과 지방간 자원과 역량 그리고 여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 3.0이 작

동하려면 공간 으로 구 될 수 있는 분석이 제되어야 한다. 결국 해당 지방정부가 작동하

는 공간에 있어서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 리와 동기부

여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평가와 감사와 련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를 들면, 인수인계에 한 법 내지 지침이 작동되어야 업무지식이 축

되고 다음 담당자에게 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Ⅴ. 지방정부 3.0을 위한 새로운 고객관계관리(New PCRM) 

1. 정부 3.0과 관련된 지방행정의 문제점

지방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 로 달되지 못하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상이 지

되고 있다. 첫째, 컨 , 이른바 깔때기 효과로 불리는 앙정부 복지정책 달과정에서의 

병목 상으로 각 부처에서 결정되는 정책을 장에 지시하지만 막상 이를 실 하는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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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를 집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할 수 없는 상을 의미한다. 깔때기 효과의 개선을 

해서는 첫째, 서비스 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부처간 칸막이 상을 극복

하여야 한다.17) 셋째,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한 욕구 악이 어려워 서비스제공기능에 결

함이 생기는 소  사각지 가 발생하는 상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와 미비, 서비

스 홍보  안내 부족, 서비스 달체계 미비와 정보공유 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고 지방정부 3.0을 체계 으로 구 하기 한 논리구조와 시스템구상이 필요하

다. 정부 3.0의 개념에서 일차 으로 도출되는 논리구조와 시스템은 랫폼과 정부-국민간 

계 리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주민간 계 리에 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바는 고객이 아니고 주민이라는 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CRM은 

Public 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의 약자로서 엄 한 의미에서 기존의 PCRM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미 참여정부시 에 정부의 고객 계 리시스템으로 PCRM이 보 되

어있으므로 이해와 활용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일단 용어로 New PCRM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지방정부 3.0을 위한 New PCRM

1) 의미

공공부문에서 고객과의 계 리를 구축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PCRM(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New PCRM은 소통

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체감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정부와 시민간의 계를 재정립하고 시

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가능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New PCRM은 주민과 소통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와 시민간의 수요

와 공 역량을 균형있게 연계, 성과평가 후 다음 회계연도의 산, 조직, 인력 등 행정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행정효율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깔때기 상  칸막이 상을 서비스차원

에서 개선하며, 궁극 으로 시민에 한 행정서비스 사각지 의 해소 등을 목 으로 한다. 

New PCRM을 통하여 소통, 유능, 체감형 서비스라는 국정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부서간(자

치단체 내부), 자치단체  앙정부간, 련 단체간의 력  거버 스에 기반을 둔 업시

스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는 에서 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은 지방정부 

3.0의 성공  실 을 한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17) 칸막이는 법령과 제도가 각 부처에 기능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제도 으로 역할과 책

임의 배분이기도 하므로 이해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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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RM의 개념요소 PCRM의 개념요소 New PCRM의 개념요소

기반기술 

 활용

IT 기술 고객 련 데이터 수집, 

통합, 분석 고객세분화 기술

IT 기술 주민수요(민원 등)에 

한 Data 축척 기술 고객세

분화  민원 응

ICT기반의 스마트 기술 클라우드 

 공유기술 Big Data 분석

기술

분석 상
개별 고객의 특성 

소비성향 등 

축척된 공공 Data를 분석

공공서비스 성과(만족도) 등 

국민 & 공공부문 역량과 사업 

& 재원( 산, 인력, 정보 등) 

고객분류
개인차원 & 계층차원 수익가치 

높은 고객분별

개인차원 & 집단차원 정책고객 

심의 세분화 서비스 상 그룹화
개인 & 집단 & 지역사회 차원

지향

1:1 서비스 고객요구 서비스

제공 효율  서비스 달체계의 

구비

정책고객 강조 효율  서비스

달

깔때기, 부처칸막이  서비스 

사각지  해소를 통한 국민

(주민)행복 

기본방향
장기 인 계 유지 기업이미지 

개선 고객충성도 향상

장기 인 계 유지 행정기 의 

이미지 개선 주민 만족도 향상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공공성과 공공역량의 제한고려 

수요와 공 의 조화를 통한

최 화

<표 2> CRM, PCRM, New PCRM의 비교

2) 유사개념과의 비교

기존의 PCRM과 New PCRM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New PCRM

은 공익  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상이 기존 

PCRM의 Customer에서 Citizen으로 보다 더욱 공공성이 강화된 개념이다. 사실상 고객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으로써 특히 민간에서의 고객분류의 기 은 수익창출기여도라

는 에서 시민 는 주민으로 명확히 공공서비스 제공 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

책고객만을 상으로 할 경우 자칫 목소리가 큰 이해집단 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New PCRM은 공공서비스 에서 취약계층 주민들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공공성의 범 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New PCRM은 행정서

비스 달에 깔때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기존의 PCRM은 주민을 

세분화하여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목 을 두었지만 New 

PCRM은 단순히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목 을 한정하지 않고 주민들을 개인과 집

단 그리고 지역수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자별로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제공을 시도하고

자 한다. 셋째, New PCRM은 시민(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좀 더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 정성 , 정량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과학  근을 시도한다. 이

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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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RM의 개념요소 PCRM의 개념요소 New PCRM의 개념요소

주안 고객의 수익기여도 강조
통합민원 & one stop

주민만족도 제고

주민 개인별 맞춤서비스 공공

서비스의 통합제공 주민 수요와 

행정역량의 맞춤 

정보 달 일방향 양방향(국민, 정책고객)
양방향(국민, 공공역량  사업, 

지역정보)

맞춤형 

서비스 

실 정도

일방  개별  서비스
민원처리 심 지속가능하지 

않은 맞춤형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실  

지속가능한 통합형 서비스

3) New PCRM의 구현방법

기존의 PCRM과 달리 New PCRM은 수요자인 주민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공 자인 자치

단체의 역량도 분석 상으로 설정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 첫째, 주민들의 Needs를 

악하여 이를 DB로 구축하고, 지역 안과 련된 정보를 서비스 분야별로 확보  DB화하

여 이를 연계시키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지역사업 련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의 PCRM 시스

템에 탑재되도록 한다. 둘째, Big Data 분석을 통해 주민의 Needs와 지역의 안과 행정역

량을 균형화시키고 세부 조치별로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하되 의

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셋째, 공 주체의 역량분

석과 련하여 직무를 담당하는 개인은 물론 조직, 산  재정  기반을 진단해야 하며 이

를 해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역량평가, 재정진단, 사업타당성 평

가 등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발 시킨다. 

VI. 결 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참여･공유  맞춤형 정부를 구 하기 해서는 많은 장애요

인이 존재한다. 컨 ,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게 하는 행정 ･법제도

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Corrin, 2012).18) 따라서 웹을 기반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

터라는 기술  기반이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법제도 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 인 문

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게는 개인정보보호와 작권 등에서 시작하여 공공정보제공

지침, 정보공개범 와 차, 국가와의 계약방식 등 정보공개와 련된 제반 법제도가 정비되

18) 사실 행정 ･법제도 인 구조는 어도 정보공유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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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다수 부처가 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부처 간 업을 

통해 정책집행비용을 감소시키고 융합행정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해서는 상 수 의 조정

메카니즘을 확립하여야 하며 리  차원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의되고 집행될 수 있는 세

부 인 재량부여 등 일하는 방식에 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업의 필요성을 공감

하면서도 정부 료제 내에서의 기능  분화와 책임문제 등에 의해 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조건에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변화, 네트워크  성

과평가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충분조건이 더하여지면 실질 인 업의 가능조건이 구비되게 

된다. 특히 정부 3.0이 성공하기 해서는 정보비 칭을 심으로 하는 리인의 도덕  해

이를 극복하여야 하므로 이를 해 제도설계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이 갖고 

있는 제한된 합리성을 배려하고 내외  보상체계를 재설계하여, 정책목표 심의 성과 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는 하나의 그릇으로 제안한 New PCRM

은 충분하지 않다. 랫폼, BPR을 포함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유, 개방, 참여의 기반 에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  맞춤서비스를 구

하고, 국민  수요와 공공  공 역량의 맞춤을 통해 합리  균형 을 찾는 과정을 효율 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물론 국민최 수  는 

정부정책과 련된 공통  요소와 각각의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특성에 특화된 요소로 구성되

어야 한다는 에서 상세설계를 한 추가  연구가 요망되며 이 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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